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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전광역시 재정 상태 진단과 관리 방향
1. 법정 기준으로 본 대전시의 현재 위치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전광역시는 현재 '재정주의단체'와 '재정위기단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재정위기 상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비율 등 여섯 개 지표로 판정하는 공식 지정 절차이며, 대전시는 이 가운데 확인 가능한 다섯 개 지표에서 어느 것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다(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다). 202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추정되어 주의 기준(25% 초과)까지 6.5%p 남았고, 2024년 공시된 통합재정수지비율 △5.51%는 주의 기준(△25% 초과)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러므로 '재정위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법령상 지정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의미의 재정 어려움과 법정 지정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가 재정 상황을 설명할 때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 밝힐 것을 요청한다.
2. 문제의 본질 — 세입 부족이 아니다
결산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재정 문제의 본질은 세입이 줄었거나 재원이 총량적으로 부족한 데 있지 않다. 2025년 세입은 예산현액의 101%가 들어왔고, 규모로도 전년보다 10.8% 늘었다.
문제는 두 가지가 겹친 데 있다.
첫째, 스스로 버는 돈이 제자리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5년 사이 7.0% 늘어 세출 증가(14.8%)의 절반에 못 미쳤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4%에서 34.39%로 떨어졌다.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 가운데 7,922억 원(98.3%)이 국고보조금이었다. 규모는 커졌지만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았다.
둘째, 빚으로 추진한 대형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 채무는 2025년 말 1조 5,864억 원으로 3년 만에 58% 늘었다. 대표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 예산의 32%를 집행하지 못했고, 개통은 2030년 하반기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다. 남은 사업비가 1조 2,000억 원대여서 앞으로 몇 년간은 연간 집행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하며, 그만큼 추가 차입 가능성도 커진다. 최근 5년 평균 채무 증가 속도(연 1.7%p)가 이어지면 약 4년 뒤 법정 주의 기준선에 닿는다.
여기에 시 본청 밖의 부담이 추가된다. 공사·공단 4곳의 부채는 한 해에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68% 늘었고, 그 증가의 대부분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서 나왔다. 도시공사는 2025년 세입의 50.8%인 5,546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했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는 이 부담이 잡히지 않는다.
3. 결산심사에서 검증해야 할 세 가지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와 재정 평가의 핵심 의제는 "돈이 없느냐"가 아니어야 한다. 다음 세 가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첫째, 자체수입을 늘릴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가. 지방세는 2022년 수준을 3년째 회복하지 못했고 자체수입 비율은 5년 연속 떨어졌다. 세입 기반 확충 계획과 그 이행 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채로 추진하는 대형 투자사업의 집행 계획이 현실적인가. 연차별 재원 조달 대책과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2025년 이월 3,679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도시철도와 하수도 두 회계에서 나왔고,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60%에 못 미친 사업이 18건, 그중 3년 연속 저집행이 11건이다(첨부 1·2).
셋째, 지방공기업과 산하기관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의 실질적 통합 재정 부담이 얼마인가. 도시공사 차입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은 결산서에 총액만 적혀 있다.
4. 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리 방향
대전시가 법정 재정위기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해 대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재조정해야 한다. 2026년 7월 발표된 재정혁신 방안이 그 첫 단계라면, 조정 대상 71개 사업의 목록과 판단 근거가 공개되어 결산에서 확인된 저집행 사업과 대조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2025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973억 원을 모두 하반기에 발행했고, 그중 590억 원은 연말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조달이었다. 조달과 집행의 시점이 벌어지면 쓰지 않은 돈에 이자가 붙는다. 다만 2025년 이 회계의 실제 이자 지출은 연초 편성액과 거의 같아 기존 채무의 이자로 보이며, 신규 발행분의 이자 부담은 2026년 결산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청 채무와 산하기관 채무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시 지방채는 의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지만 공사의 차입은 그 밖에 있다. 재정 위험이 시 전체로 옮겨오는 것을 막으려면 이 사각지대를 먼저 메워야 한다.


Ⅰ.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과 확보한 자료
대전광역시는 2026년 9월 대전광역시의회 결산심사를 앞두고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그 심사에 앞서 시민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분석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25회계연도 결산서(964쪽), 결산서 첨부서류 수정본(602쪽), 기금결산보고서(80쪽), 2026년 제1회 추경 사업별 설명자료
● 보조 자료: 지방재정365 공식 결산 지표(2016~2024년), 나라장터 계약 공개자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체 데이터베이스


Ⅱ.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1. 세입·세출 개요
2025회계연도 대전시 세입은 8조 2,707억 원, 세출은 7조 7,132억 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8,056억 원(10.8%), 세출은 7,921억 원(11.4%) 늘었다.
<표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예산현액
	8조 2,179억
	7조 4,351억
	+7,828억
	+10.5%

	세입 결산
	8조 2,707억
	7조 4,651억
	+8,056억
	+10.8%

	세출 결산
	7조 7,132억
	6조 9,211억
	+7,921억
	+11.4%

	다음연도 이월액
	3,679억
	3,604억
	+75억
	+2.1%

	집행잔액(불용)
	1,368억
	1,536억
	△169억
	△11.0%

	결산상 잉여금
	5,575억
	5,440억
	+135억
	+2.5%

	순세계잉여금
	2,047억
	1,828억
	+219억
	+12.0%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3 세출결산 및 (2)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주: 다음연도 이월액 3,679억 원은 (2)-3 세출결산 기준이다. 결산서 총괄표(2-1)에는 자금없는 이월 249.43억 원을 뺀 3,429.86억 원이 적혀 있어, 같은 결산서에서 두 값이 함께 쓰인다.
순세계잉여금 2,047억 원은 초과세입 528억 원과 집행잔액 1,519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몫 1,442억 원의 사용계획은 채무상환 800억 원, 기금 적립 0원, 사업재원 642억 원이다. 남은 돈을 기금으로 쌓지 않고 전액 상환과 사업에 쓰는 구조다.
2. 세입은 무엇이 늘렸나 — 구성별 증감
세입이 8,056억 원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정이 좋아졌는지 알 수 없다. 누가 준 돈이 늘었는지를 봐야 한다.
<표 2> 세입 과목별 증감 (단위: 억원)
	과목
	2025 결산
	2024 결산
	증감액
	증감률
	2025 구성비
	2024 구성비

	국고보조금 등
	30,146.7
	22,225.1
	+7,921.6
	+35.7%
	36.45%
	29.78%

	지방세
	21,735.1
	20,323.0
	+1,412.1
	+7.0%
	26.28%
	27.23%

	지방교부세 등
	11,020.1
	11,192.3
	△172.2
	△1.5%
	13.32%
	14.9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388.2
	11,616.3
	△1,228.1
	△10.6%
	12.56%
	15.57%

	세외수입
	6,708.0
	6,273.3
	+434.6
	+6.9%
	8.11%
	8.40%

	지방채
	2,709.0
	3,021.0
	△312.0
	△10.3%
	3.28%
	4.05%

	합계
	82,707.0
	74,651.1
	+8,055.9
	+10.8%
	100%
	100%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인쇄 17쪽), 2024년은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대전본청). 두 해의 총액이 각각 결산서 기재값과 일치함을 확인해 같은 기준임을 검증했다.
주: 세입 결산의 지방채 2,709억 원은 기금을 제외한 값이다. 지역개발기금 소관인 지역개발채권 717억 원을 더하면 지방채 발행보고서상 발행액 3,426억 원과 일치한다.
세입 증가 8,056억 원 가운데 7,922억 원(98.3%)이 국고보조금 증가분이다. 지방세는 1,412억 원, 세외수입은 435억 원 늘었지만, 지방교부세(△172억)·지방채(△312억)·보전수입 등(△1,228억)이 줄어 증가분을 상쇄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세입 증가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온 국고보조금 하나가 만들었고, 대전시가 자체로 조달한 재원의 기여는 23% 수준이다.
국고보조금은 쓰임이 정해져 있어 시가 재량으로 쓸 수 없는 돈이다. 세입 규모가 커진 것을 곧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스스로 버는 돈은 늘었나 — 자체수입 5년 추이
지방정부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이다. 스스로 거둔 돈이라 용도를 시가 정할 수 있고, 이 비중이 커질수록 중앙정부 의존이 줄어든다.
<표 3> 대전시 자체수입 5년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수입
	세입 총액
	자체수입 비율
	세출 총액
	재정자립도

	2021
	21,144.8
	5,428.9
	26,573.7
	73,128.1
	36.34%
	67,163.7
	37.64%

	2022
	21,741.0
	5,924.2
	27,665.2
	75,724.4
	36.53%
	69,305.6
	37.93%

	2023
	20,121.1
	5,792.8
	25,913.9
	71,561.3
	36.21%
	65,122.5
	38.38%

	2024
	20,323.0
	6,273.3
	26,596.3
	74,651.1
	35.63%
	69,211.0
	37.32%

	2025
	21,735.1
	6,708.0
	28,443.0
	82,707.0
	34.39%
	77,131.8
	약 34%[추정]

	5년 증감
	+590.3
	+1,279.1
	+1,869.3 (+7.0%)
	+9,579.0 (+13.1%)
	△1.95%p
	+9,968.1 (+14.8%)
	–



출처: 지방세·세외수입·세입 총액은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2021~2024)과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2025년). 세출 총액은 지방재정365 및 결산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결산 공시값(신산식). 2025년은 아직 공시되지 않아 추정치다 — 공시 산식의 분자(일반회계 자체수입)는 2025년 확정치 2조 4,455억 원이 확인되나 분모가 특정되지 않아(일반회계 예산현액의 92~97% 사이에서 연도별로 변동) 2024년 관계를 적용한 근사치다. 확정 지표인 자체수입 비율(34.39%)을 먼저 보시기를 권한다.
읽는 법은 이렇다.
● 절대 금액은 늘었다. 자체수입은 5년 사이 2조 6,574억 원에서 2조 8,443억 원으로 1,869억 원(7.0%) 늘었다.
● 그러나 비율은 줄었다. 세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4%에서 34.39%로 1.95%p 떨어졌다. 세입 총액이 13.1% 늘어 자체수입 증가 속도(7.0%)의 두 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 살림 규모가 자체수입보다 두 배 빠르게 커졌다. 세출은 5년간 14.8% 늘었다. 자체수입 증가(7.0%)의 두 배가 넘는다.
● 지방세는 2022년 2조 1,741억 원에서 2023년 2조 121억 원으로 한 번 꺾였고(부동산 경기 침체), 2025년 2조 1,735억 원으로 2022년 수준에 근접했으나 아직 5.9억 원(0.03%) 못 미친다. 3년이 지나도 2022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표 4> 6개 광역시 자체수입 비율 비교 (2024년)
	도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총액
	자체수입 비율

	인천
	4조 7,173억
	2조 5,608억
	16조 6,712억
	43.66%

	울산
	1조 7,996억
	5,252억
	5조 7,842억
	40.19%

	대구
	3조 4,727억
	8,499억
	11조 5,958억
	37.28%

	부산
	5조 3,268억
	1조 3,431억
	17조 9,115억
	37.24%

	대전
	2조 323억
	6,273억
	7조 4,651억
	35.63%

	광주
	2조 579억
	4,971억
	8조 888억
	31.59%



출처: 지방재정365 재원별 세입결산, 6개 광역시 본청 2024년 기준. 공시지표로 산출한 값이다.
대전은 6개 광역시 중 다섯째다. 광주만 대전보다 낮다. 재정자립도 순위(6개 중 5위)와 방향이 같다.
정리하면, 대전시가 스스로 버는 돈은 금액으로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살림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세입이 10.8% 늘어난 2025년에도 그 증가의 98%가 국고보조금이었다.
4. 회계별 집행 실태
전체 집행률은 93.9%다. 그러나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편차가 크다. 일반회계는 96.8%를 집행한 반면, 특별회계는 81.6%에 그쳤다.
<표 5> 회계별 집행률과 이월액
	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

	합계
	8조 2,179억
	7조 7,132억
	93.9%
	3,679억

	일반회계
	6조 6,301억
	6조 4,168억
	96.8%
	1,446억

	특별회계 계
	1조 5,878억
	1조 2,964억
	81.6%
	2,233억

	공기업특별회계
	4,647억
	3,326억
	71.6%
	1,004억

	상수도사업
	1,834억
	1,372억
	74.8%
	286억

	하수도사업
	2,813억
	1,954억
	69.5%
	719억

	기타특별회계
	1조 1,231억
	9,638억
	85.8%
	1,229억

	도시철도사업
	3,211억
	2,173억
	67.7%
	1,037억

	산업단지
	423억
	268억
	63.3%
	136억

	소방
	2,219억
	2,153억
	97.0%
	26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3 세출결산
집행률이 낮은 회계는 도시철도사업(67.7%), 하수도사업(69.5%), 산업단지(63.3%)다. 이 세 회계의 이월액만 1,892억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1.4%를 차지한다. 특히 도시철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두 회계가 1,756억 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60%에 못 미친 사업이 18건이다. 이 가운데 3년 연속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이 11건이며, 11건 전부가 18건 안에 들어 있다. 사업별 명단은 첨부 1·2에 실었다.
가장 낮은 세 사업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0.9%),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4.3%),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6.2%)이다. 3년 연속 저집행 11건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두 사업은 3년 내내 30%를 넘지 못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와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는 3년 연속 50%대 이하다.
주: 본청 기준(5개 자치구 자체 예산 제외)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26건에서 금융기관 예치금·기금 예탁·예비비 등 회계기술 계정 8건을 제외한 값이다. 3년 연속 건수는 조인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사업코드로 연결하면 11건이지만 사업명 문자열로 연결하면 7건이 된다. 국민체육센터 2건·대전추모공원·평촌 공업용수도처럼 연도마다 사업명이 바뀐 사업이 명칭 조인에서는 탈락하기 때문이며, 이 보고서는 사업코드 조인(11건)을 썼다.


Ⅲ. '재정위기'는 어디까지 왔나 — 법정 기준과의 거리
1. 민선9기의 재정 진단
민선9기 대전시는 출범 초부터 재정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2026년 7월 30일에는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71개 사업(종료 8·장기재검토 29·재원조정 34)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세입 부족을 연 5,400억~7,000억 원 규모로 제시했다. "돈이 없다"는 진단이 시 정책 전반의 전제가 된 셈이다.
시민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 진단이 결산 수치로 뒷받침되는가. 둘째, 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대전은 어디쯤 있는가.
2.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2025년 말 대전시 본청 채무는 1조 5,864억 원이다. 2024년 말 1조 3,974억 원에서 3,426억 원을 발행하고 1,536억 원을 상환한 결과다.
● 2019년 5,960억 원 → 2025년 1조 5,864억 원. 6년 만에 2.66배가 됐다.
● 같은 기간 세출은 5조 565억 원 → 7조 7,132억 원으로 1.53배 늘었다. 빚이 살림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다.
● 2022년 말 1조 43억 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8% 늘었다.
증가 속도만 보면 진단은 근거가 있다. 다만 규모가 위험 수준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것을 판단하는 법정 기준이 따로 있다.
3. 법정 기준과 대전의 위치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여섯 가지 지표로 정해져 있다.
<표 6>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
	지표
	재정주의단체
	재정위기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음수이고 절대값 25% 초과 ~ 30% 이하
	음수이고 절대값 30% 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초과 ~ 40% 이하
	40% 초과

	채무상환비 비율
	12% 초과 ~ 17% 이하
	17% 초과

	지방세징수액 비율
	70% 이상 ~ 80% 미만
	70% 미만

	금고잔액비율
	10% 이상 ~ 20% 미만
	10% 미만

	공기업 부채비율
	4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출처: 지방재정법(법률) 제55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5조의3. 2026년 9월 3일 현행 조문 확인.
이 기준에 대전시의 실측치를 대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대전시 재정지표 추이와 법정 기준 대비
	연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보증채무비율
	지방세징수율

	2018
	+3.37%
	10.17%
	24.54%
	2.46%
	96.2%

	2019
	+4.12%
	8.83%
	22.84%
	2.18%
	96.8%

	2020
	△6.09%
	10.39%
	24.51%
	1.85%
	97.1%

	2021
	△2.35%
	10.45%
	확인 불가
	1.77%
	97.3%

	2022
	+2.00%
	12.08%
	23.86%
	1.70%
	96.8%

	2023
	△3.62%
	15.65%
	확인 불가
	1.79%
	95.9%

	2024
	△5.51%
	17.50%
	20.64%
	1.66%
	95.6%

	2025
	산출 보류
	18.5% [추정]
	47.0% [추정·모집단 상이]
	1.46% [추정]
	산출 보류

	주의 기준
	△25% 초과
	25% 초과
	400% 초과
	–
	80% 미만



출처: 2018~2024년은 지방재정365 공시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예산대비채무비율·지방공기업부채비율·보증채무비율·시도별징수율), 대전본청 기준. 2025년은 아직 공시되지 않아 각 지표의 공시 산식을 2024년 이전 공시값에서 역산해 확정한 뒤 2025년 결산 수치에 적용한 추정치다.
주 1)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시 산식의 분모는 기금을 포함한 전체회계 예산현액 총계임을 2022~2024년 값에서 확인했다(오차 0.2~0.6%). 2025년은 채무 1조 5,864억 원 ÷ 8조 5,866억 원 = 18.5%다.
주 2) 통합재정수지비율: 이 지표는 결산서에 원표가 없고 행정안전부가 별도 산식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우리가 결산서 재원별 결산액으로 같은 산식을 재구성해 보았으나, 2024년 공시값(△5.51%)을 재현하지 못했다(재구성 결과 △5.19%, 지출 항목에서 217억 원 차이). 산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값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산출을 보류했다. 2025년 값은 지방재정365 공시 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2024년 공시값 △5.51%는 주의 기준(△25% 초과)의 5분의 1 수준이다.
주 3) 공기업 부채비율: 공시 산식은 부채÷자기자본이다. 다만 공시 계열의 대상 기관 범위가 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공사 3곳·공단 1곳)보다 넓어(2024년 공시 부채 7,466억 vs 결산서 4곳 5,708억), 결산서 기준으로 계산한 47.0%는 앞 연도와 이어서 볼 수 없다. 어느 기준이든 주의 기준 400%에는 크게 미달한다.
주 4) 지방세징수율: 공시 계열은 대전광역시 전체(본청+5개 자치구) 기준이다. 2025년 값을 산출하려면 징수결정액이 필요하고 그 구성 요소인 정리보류액·미수납액을 지방세 항목만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그 분해표를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 찾지 못해 산출을 보류했다. 2024년 공시값 95.6%는 주의 기준(80% 미만)을 크게 상회한다.
주 5) 보증채무: 2025년 말 잔액 1,249.7억 원은 결산서 첨부서류 「(10) 보증채무 현재액」(인쇄 169쪽)에서 원문 확인했다. 전년 말 1,309.7억 원.
여섯 개 법정 지표를 2025년 기준으로 모으면 다음과 같다.
<표 8> 2025년 법정 지표 추정치와 기준 대비
	법정 지표
	2025년 [추정]
	주의 기준
	위기 기준
	기준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산출 보류(공시 전)
	△25% 초과
	△30% 초과
	2024년 공시값 △5.51%은 기준의 5분의 1

	예산대비 채무비율
	18.5%
	25% 초과
	40% 초과
	주의 기준까지 6.5%p

	채무상환비 비율
	약 4.6~4.8%
	12% 초과
	17% 초과
	기준의 약 5분의 2

	지방세징수액 비율
	산출 보류(분모 자료 부재)
	80% 미만
	70% 미만
	2024년 공시값 95.6%로 기준을 크게 상회

	금고잔액비율
	산출 불가
	20% 미만
	10% 미만
	–

	공기업 부채비율
	47.0%
	400% 초과
	600% 초과
	기준의 약 8분의 1



출처: 위 표 7과 같다. 산출을 보류한 두 지표는 각각 산식 미확정(통합재정수지비율)과 분모 자료 부재(지방세징수액 비율) 때문이며, 확정값은 결산심사와 지방재정365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비 비율은 2025년 채무 원금상환 1,535.78억 원(결산서 채무관리보고서)과 이자상환 262.7억~375.9억 원(현금주의 결산액과 발생주의 이자비용의 차이)을 일반재원 3조 9,463억 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으로 나눈 값이다 [추정]. 금고잔액비율은 공시 지표에도, 우리가 확보한 결산서에도 원천 자료가 없어 산출하지 못했다.
2025년 값을 산출한 세 지표(예산대비 채무비율·채무상환비 비율·공기업 부채비율)와, 2024년 공시값이 있는 두 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지방세징수액 비율) 모두 재정주의단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섯 지표 가운데 금고잔액비율을 뺀 다섯 지표는 어느 것도 주의 구간에 들어와 있지 않다. 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으므로, '전 지표 안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4년 △5.51%인데 주의 기준은 △25% 초과다. 기준의 5분의 1 수준이다.
●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4년 17.50%, 2025년 18.5%[추정]로 주의 기준 25%까지 약 6.5%p 남았다.
● 공기업 부채비율은 2024년 공시값 20.64%로 주의 기준 400%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2025년은 결산서(공사 3곳·공단 1곳) 기준으로 47.0%[추정]이지만 공시 계열의 대상 기관 범위가 이보다 넓어 앞 연도와 이어서 볼 수 없으므로, 추세 판단에는 2024년 공시값을 쓴다.
● 지방세징수율은 95.6%로 주의 기준(8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무상환비 비율은 2025년 약 4.6~4.8%로 추정되며 주의 기준(12% 초과)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만 하나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만 뚜렷한 상승 추세다. 2019년 8.83%에서 2024년 17.50%로 5년 만에 두 배가 됐고, 2025년 추정치는 18.5%다. 최근 5년 평균 상승 속도(연 1.7%p)가 이어지면 약 4년, 최근 1년 속도(연 1.0%p)면 약 6년 뒤 주의 기준에 닿는다[추정].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방향은 그쪽을 향하고 있다.
한편 금고잔액비율은 산출하지 못했다. 지방재정365 공시지표에 해당 항목이 없고, 우리가 확보한 결산서에도 금고 예치잔액을 명시한 표가 없다. 채무상환비 비율도 공시 항목이 없어 결산서 수치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지표의 확정값은 결산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4. 지방채 발행 한도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은 지방채를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그 한도를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를 넘으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일정 범위를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2025년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3,426억 원이다. 전전연도인 2023년 대전시 세출 결산이 6조 5,123억 원이므로 한도는 6,500억 원 안팎으로 볼 수 있고, 발행액은 그 절반 수준이다 [추정].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실제 한도액과 그 소진율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5. 결산이 뒷받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 뒷받침되는 것: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6년에 2.66배, 3년에 58%는 살림 증가 속도를 크게 앞선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5년에 두 배가 됐다. 여기에 산하 공사의 부채 증가(Ⅴ장)까지 더하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은 결산과 어긋나지 않는다.
● 뒷받침되지 않는 것: '세입 부족'은 원인이 아니다. 2025년 세입은 예산현액 8조 2,179억 원 대비 8조 2,707억 원이 들어와 수납률 101%다. 걷을 돈이 안 들어온 해가 아니었다. 세입은 오히려 10.8% 늘었다.
● 법정 기준으로 보면 대전은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위기'라는 표현은 법령상 지정 상태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므로, 정책 설명에서 쓸 때는 법정 지정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이 함께 밝혀져야 시민이 오해하지 않는다.
●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자체수입은 제자리인데 빚으로 벌인 대형 사업의 집행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Ⅳ. 이월 실태 — 대표 사례 두 건
2025년 다음연도 이월액은 3,679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756억 원이 도시철도사업(1,037억)과 하수도사업(719억) 두 회계에서 나왔다. 이 장은 그 두 건을 대표 사례로 본다. 두 사업을 고른 이유는 규모가 가장 크고, 이월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트램은 빚으로 편성한 돈을 넘긴 경우이고, 하수도는 한 번 넘긴 돈을 다시 넘긴 경우다.
1. 도시철도(트램) 이월 1,037억 원 — 빚으로 편성하고 넘긴 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 1,037억 원은 거의 전액(99.96%)이 도시철도 2호선(트램) 한 사업에서 발생했다. 계속비 총사업비는 1조 4,973억 원이다.
<표 9>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이월 내역
	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속비이월액

	시설비
	3,010.9억
	2,009.7억
	66.8%
	1,001.1억

	감리비
	138.9억
	104.2억
	75.1%
	34.6억

	시설부대비
	4.0억
	2.7억
	68.3%
	1.2억

	계(3개 비목)
	3,153.7억
	2,116.7억
	67.1%
	1,036.9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2 이월사유별 현황 (인쇄 266쪽)
주: 이 표는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3개 비목의 합계다. 여기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예산 140.5억 → 변경 △90.35억 → 지출 50.18억)과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소액 항목(지출 0.74억)을 더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세부사업 전체 기준으로는 예산현액 3,204.8억 원·지출 2,167.6억 원·집행률 67.6%가 된다(첨부 계속비 결산명세 인쇄 206~207쪽). 여기에 회계 안의 다른 소액 세부사업(약 6억 원)까지 더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체 기준이 표 5의 3,211억 원·2,173억 원·67.7%다. 세 기준이 함께 쓰이므로 인용할 때는 어느 기준인지 밝혀야 한다.
결산서에 기재된 이월 사유는 세 건 모두 다음 한 문장뿐이다.
	'<'25. 계속비 예산> 트램차량제작 및 공사 등 집행시기 미도래'



1,001억 원을 다음 해로 넘기면서 무엇이, 왜, 언제까지 미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차량 제작과 공사 중 어느 쪽에서 얼마가 지연됐는지, 2026년에는 집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근거가 결산서에 담겨 있지 않다.
이월액의 증가 속도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은 2024년 127.6억 원에서 2025년 1,037.3억 원으로 8.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이 회계의 예산은 446억 원에서 3,211억 원으로 7.2배 늘었다. 예산을 크게 늘렸으나 집행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1) 같은 해 지방채 973억 원
2025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973억 원을 발행했다. 회계의 채무 잔액은 2024년 말 158억 원에서 2025년 말 1,129억 원이 됐다.
<표 10>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지방채 발행
	발행일
	금액
	이율
	조건
	2025년 귀속 이자 [추정]

	7월 25일
	305억
	2.75%
	2년 거치 8년 상환
	3.65억 (159일)

	8월 27일
	78억
	3.123%
	5년 거치 10년 상환
	0.84억 (126일)

	12월 22일
	590억
	2.71%
	5년 거치 10년 상환
	0.39억 (9일)

	계
	973억
	가중평균 2.756%
	–
	약 4.89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지방채 발행보고서(인쇄 551~554쪽). 2025년 귀속 이자는 발행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경과일수를 365일로 나눈 일수 계산 [추정].
이자 부담은 다음과 같다 [추정].
● 거치기간 중 연간 이자: 973억 원 전액 기준 약 26.8억 원/년
● 만기까지 총 이자: 약 248억 원 (원금균등분할상환 가정. 결산서에 상환 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관행을 가정했다)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채무 잔액 1,129억 원 전체로는 연 약 31억 원
● 참고로 2025년 발행 지방채 전체(37건 3,426억 원)의 가중평균 이율은 2.63%이며, 연간 이자는 약 90억 원 규모다
2) 집행잔액과 이자비용의 상관성
● 트램 시비 재원의 집행률은 21.6%(1,231.5억 중 266.5억)에 그쳤고 964.8억 원이 이월됐다.
● 지방채 973억 원은 전액 하반기(7월·8월·12월)에 발행됐다.
● 계속비이월액 가운데 249.43억 원이 '자금없는 이월'로 표기돼 있다. 세입이 뒤따르지 못한 이월이라는 뜻이다.
● 12월 22일 발행한 590억 원은 연말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조달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지급은 계약·기성검사·지출결의 절차를 거치므로 9일 안에 실제 지출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702원, 사실상 0원이다. 오히려 계획한 세입이 249.66억 원 부족했다. 즉 이 회계에 쓰지 않은 현금이 남아돌았다고 보기 어렵다. "빌려서 예치해 두고 이자만 물었다"는 식의 해석은 어렵다.
또한 결산서에 기재된 이 회계의 2025년 실제 이자 지출은 3억 7,472만 원(차입금이자상환 예산 3.76억 원 대비)이다. 연초에 편성한 예산과 거의 같은 금액이어서, 하반기에 새로 발행한 973억 원의 이자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이자로 보인다. 신규 발행분의 이자는 2026년 결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질의로 확인해야 하는 것
● 왜 12월 22일에 590억 원을 발행해야 했는가. 그 시점의 자금 계획상 필요는 무엇이었는가.
● 신규 발행 973억 원이 실제로 언제·어느 지출에 쓰였는가. 지방채 발행보고서의 사업명 표기는 예산 편성의 재원 배정일 뿐이고, 자치단체 회계는 계정별로 자금을 통합 관리하므로 특정 채권과 특정 지출의 대응 관계는 결산서로 추적할 수 없다.
● 신규 채권의 첫 이자 지급일과 금액은 얼마인가.
대전시는 트램 재원을 하반기에 몰아 조달했지만 실제 집행은 계획에 크게 못 미쳤고, 그 결과 249억 원 규모의 자금 뒷받침 없는 이월이 생겼다. 조달 시점과 지출 시점의 괴리가 있었다는 정황은 뚜렷하다. 다만 그것이 얼마의 불필요한 이자를 낳았는지는 결산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지점이 결산심사에서 자금 흐름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2. 하수도 이월 719억 원 — 재이월의 반복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은 719억 원이며, 이 가운데 704억 원(98%)이 계속비이월이다.
이 704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별책에 담기는데, 그 별책은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명세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여서 그 명세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액 286억 원도 같다.
따라서 이월 704억 원의 사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결산심사에서 의원이 공기업 결산 별책을 자료로 요구하고, 사업별 이월 사유·공정·수정 준공 시점을 질의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기준 이월분이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949.7억 원 중 2025년에 집행된 금액은 382.9억 원(40.3%)에 그쳤고, 534.8억 원이 다시 이월됐다.
<표 11> 하수도 이월사업의 집행·재이월 현황
	사업명
	이월예산
	집행액
	재이월액
	집행률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68.9억
	0원
	68.9억
	0.0%

	서구 탄방2·가장2 도시침수 대응
	58.0억
	2만 원
	58.0억
	0.0%

	노후관로(3단계 긴급 보수) 정비
	97.6억
	4.2억
	93.4억
	4.4%

	서구 둔산1지역 도시침수 대응
	28.9억
	6.3억
	22.6억
	21.7%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179.5억
	61.0억
	118.5억
	34.0%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
	156.9억
	80.0억
	76.9억
	51.0%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
	117.3억
	69.9억
	47.4억
	59.6%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
	125.0억
	75.8억
	49.2억
	60.6%

	대전천 좌안·옥계동 상류 하수관로 정비
	84.0억
	56.3억
	0원
	67.0%

	서구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33.6억
	29.3억
	0원
	87.1%

	계
	949.7억
	382.9억
	534.8억
	40.3%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7)-2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인쇄 479~482쪽)
한 번 이월된 예산의 56%가 또 이월됐다. 사업명에 '긴급 보수'가 붙은 97.6억 원 규모 사업의 집행률이 4.4%에 그쳤고, '도시침수 대응' 사업 세 건 중 두 건은 집행률이 0~21.7%다. 서구 도마·변동은 집행이 정확히 0원, 서구 탄방2·가장2는 시설부대비 2만 원이 전부여서 사실상 한 해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수도 침수 대응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왜 두 해 연속 진행되지 않았는지, 언제 착공하는지는 결산심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3. 국비는 집행, 시비는 이월
두 사업에서 공통된 양상이 나타난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집행하고 시비는 이월하는 것이다.
<표 12> 국비·시비 집행률 대비
	구분
	국비 예산
	국비 집행률
	시비 예산
	시비 집행률

	도시철도(당해 보조사업)
	1,846억
	100.0%
	1,231.5억
	21.6%

	하수도(이월 보조사업)
	295.7억
	68.6%
	654.0억
	27.5%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7)-1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 (17)-2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
국고보조금은 정해진 기간에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지만 시비는 이월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두 회계에서 같은 방향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우연인지,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집행 순서를 조정한 결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Ⅴ. 부채 구조 — 대전도시공사
1. 지방공사·공단 부채 증가의 실체
대전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2024년 7,182억 원에서 2025년 1조 413억 원으로 3,231억 원(45.0%) 늘었다. 이 가운데 공사 3곳과 공단 1곳을 합한 4개 기관의 부채는 5,708억 원에서 9,591억 원으로 3,883억 원(6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시 본청 채무 증가액은 1,890억 원이므로,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가 본청의 2배를 넘는다.
<표 13> 지방공사·공단의 자산과 부채 (2025년 말)
	기관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장기차입부채

	대전도시공사
	1조 3,954.7억
	8,576.3억
	61%
	6,206.4억

	대전교통공사
	1조 3,242.2억
	541.8억
	4%
	0원

	대전관광공사
	2,692.7억
	403.2억
	15%
	31.5억

	대전시설관리공단
	94.8억
	70.2억
	74%
	0원

	계
	2조 9,984.4억
	9,591.5억
	32%
	6,237.9억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8)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7-3·2-7-4 부문별 재정상태
네 기관 부채 9,591억 원 가운데 8,576억 원(89%)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 몰려 있다. 그중 장기차입부채가 6,206억 원이다.
2. 세입의 절반이 빌린 돈
<표 14> 대전도시공사 2025년 세입 구조
	항목
	금액
	비중
	비고

	자체수입(사업수입 등)
	1,634.9억
	15.0%
	

	이전수입(국비·시비)
	161.9억
	1.5%
	

	차입금 수입(지방채 등)
	5,546.1억
	50.8%
	지방공사 전체 차입금의 100%

	잉여금·이월금 등
	3,571.1억
	32.7%
	

	세입 계
	1조 914.1억
	100%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8)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2-6-1 부문별 재정규모(세입)
세입의 절반이 넘는 5,546억 원이 빌린 돈이다. 더구나 2025년 대전시 지방공사가 조달한 차입금 전액이 대전도시공사 한 곳에서 발생했다. 관광공사·교통공사·시설관리공단의 차입금 수입은 모두 0원이다.
세출 쪽에서는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1,701.3억 원이다. 빌린 5,546억 원에서 갚은 1,701억 원을 빼면 순증 3,845억 원으로, 공사 부채 증가액과 사실상 일치한다. 조달한 자금은 자본지출 4,360.4억 원(세출의 56.5%)으로 나갔다. 개발사업 투자다.
3. 본예산 밖에서 조달되는 사업 자금
2025년 대전시는 38개 사업에 3,42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같은 해 대전도시공사는 5,546억 원을 차입했다. 성격이 다른 두 주체의 조달이므로 하나로 합산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가 직접 발행한 지방채보다 산하 공사가 빌린 돈이 1.6배 크다는 사실 자체는 짚을 필요가 있다.
시 지방채는 지방의회 의결과 공시 절차를 거치지만 공사의 차입은 그 밖에 있다.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가 여기에 있다. 앞서 Ⅲ장에서 본 법정 지표는 본청 기준이므로, 공사 부채 증가는 그 지표에 곧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발행한 지방채 중 규모가 큰 것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973억 원(3건), 지역개발채권 717억 원(2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91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재난관리기금 전출' 191억 원은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이 191억 원은 지방채로 조달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긴 돈인데, 기금은 같은 해 196.7억 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기금 잔액은 602.7억 원에서 609.8억 원으로 7.2억 원만 늘었다. 비상금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해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메운 셈이다. 이 지방채는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어서 2026년에 상환 재원이 필요하다.


Ⅵ. 10년 재정 추이(2016~2025)
1. 몸집은 2배, 빚은 그보다 빠르게
<표 15> 대전광역시 본청 결산 10년 추이
	연도
	세입
	세출
	세출 증감
	채무 잔액
	부채
	재정자립도

	2016
	47,769억
	37,909억
	–
	6,681억
	10,491억
	51.90%

	2017
	46,775억
	41,491억
	+9.4%
	6,442억
	10,053억
	51.31%

	2018
	49,923억
	44,051억
	+6.2%
	6,039억
	9,034억
	44.64%

	2019
	57,294억
	50,565억
	+14.8%
	5,960억
	9,520억
	42.81%

	2020
	65,272억
	58,055억
	+14.8%
	8,005억
	11,764억
	43.36%

	2021
	73,128억
	67,164억
	+15.7%
	8,476억
	11,054억
	44.79%

	2022
	75,724억
	69,306억
	+3.2%
	10,043억
	12,704억
	42.26%

	2023
	71,561억
	65,123억
	△6.0%
	12,083억
	14,805억
	43.85%

	2024
	74,651억
	69,211억
	+6.3%
	13,974억
	16,484억
	41.72%

	2025
	82,707억
	77,132억
	+11.4%
	15,864억
	17,856억
	약 39%[추정]



출처: 2016~2024년은 지방재정365 결산 지표, 2025년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채무는 채무관리보고서 인쇄 949·951쪽). 채무 잔액은 회계별 잔액의 합계. 재정자립도는 구산식 공시값이며, 표 3의 신산식 값과는 산식이 다르다. 2025년은 미공시여서 추정치이며(구산식 약 39%·신산식 약 34%), 두 산식 모두 2024년보다 낮아지는 방향이다 — 분모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예산 총액이 들어가는데 2025년 세입 증가의 98.3%가 국고보조금이었던 반면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1.76%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세출은 10년 사이 3조 7,909억 원에서 7조 7,132억 원으로 2.03배가 됐다. 그런데 채무 잔액은 2019년 5,960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5년 1조 5,864억 원으로 6년 만에 2.66배가 됐다. 같은 기간 세출이 1.53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빚이 살림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주목할 해는 2023년이다. 10년 중 유일하게 세출이 줄어든 해(△6.0%)인데, 그 해에 채무 잔액은 오히려 1조 43억 원에서 1조 2,083억 원으로 2,040억 원 늘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자 부족분을 빚으로 메운 것이다.
2. 지출 구조의 변화
지출 구조를 보면 사회복지 비중이 2016년 36.48%에서 2024년 46.0%로 9.5%p 높아졌다. 사회복지 지출은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시가 재량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보조사업 비중도 44.7%에서 46.3%로 늘었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의 여지는 오히려 좁아진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본 2025년 재정운영결과는 △2,339억 원으로, 전년 △1,454억 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1조 7,856억 원이다.
3. 공사 부채의 단절적 증가
<표 16> 대전 지역통합부채 추이 (자치구 포함)
	연도
	통합부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016
	2조 1,479억
	1조 1,779억
	5,613억
	4,086억

	2019
	1조 8,487억
	1조 638억
	6,453억
	1,396억

	2022
	2조 3,548억
	1조 4,775억
	7,885억
	888억

	2024
	2조 6,214억
	1조 8,039억
	7,194억
	988억



출처: 지방재정365 지역통합부채현황(대전계). 자치구 5곳이 포함된 수치로, 본청 기준인 2025년 결산서 값과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공사·공단 부채는 2016년 5,613억 원에서 2024년 7,194억 원으로 8년 동안 1,581억 원(28%) 느는 데 그쳤다. 완만한 증가였다. 그런데 결산서 기준(본청 통합)으로 보면 지방공공기관 부채는 2024년 7,182억 원에서 2025년 1조 413억 원으로 한 해에 3,231억 원(45.0%) 늘었다. 지난 8년간 늘어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액수가 2025년 한 해에 증가한 것이다.


Ⅶ. 종합 진단
이번 분석에서 확인한 사실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
● 첫째, 세입은 늘었지만 스스로 버는 돈은 제자리다. 2025년 세입 증가 8,056억 원의 98%가 국고보조금이었다. 자체수입은 5년간 7.0% 늘어 세출 증가(14.8%)의 절반에 못 미쳤고, 비율은 36.34%에서 34.39%로 떨어졌다.
● 둘째, 빚은 살림보다 빠르게 늘었다. 채무는 6년에 2.66배, 3년에 58% 늘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9년 8.83%에서 2024년 17.50%로 두 배가 됐다.
● 셋째, 그러나 법정 기준으로는 위험 구간이 아니다. 재정위기·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기준의 5분의 1 수준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주의 기준까지 6.5%p 남았다.
● 넷째, 대형 사업의 이월이 급증했다. 도시철도 2호선 이월액은 1년 사이 8.1배 늘었고, 하수도는 한 번 이월된 예산의 56%가 다시 이월됐다.
● 다섯째, 사업 자금을 시 본예산 밖에서 조달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세입의 50.8%인 5,546억 원을 빌렸고, 이것이 지방공사 부채 증가의 전부다. 본청 기준 법정 지표에는 이 부담이 잡히지 않는다.
민선9기의 '재정위기' 진단은 채무 증가 속도라는 점에서는 근거가 있고, 위기로 가고 있는 방향성은 맞으나 지금 시점에서 법적 위기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이 2030년 하반기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있고, 2025년에는 예산의 32%를 집행하지 못했다. 남은 사업비는 1조 2,000억 원대다. 앞으로 몇 년간 매년 지금보다 큰 규모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그만큼 추가 차입 가능성도 커진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최근 5년 평균 속도로 오르면 약 4년 뒤 주의 기준에 닿는다 [추정].
그렇다면 결산심사에서 물어야 할 것은 "돈이 없다"의 사실 여부가 아니다. 자체수입을 늘릴 계획이 무엇인지, 빚으로 벌인 사업의 집행 계획이 현실적인지, 그리고 산하 공사의 부채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이 얼마인지다.


Ⅷ. 확인·요구 사항
2026년 9월 대전광역시의회 결산심사에서 다음 다섯 가지가 확인되기를 요청한다.
1. 대전도시공사 차입금 5,546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상환계획
세입의 절반이 넘는 규모임에도 결산서에는 총액만 기재돼 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 상환 재원과 일정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시 지방채와 달리 의회 의결 절차 밖에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2.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의 미집행과 이월 이유
이월 1,005억 원(하수도 719억·상수도 286억)의 사업별 사유가 담긴 자료다. '긴급 보수' 사업의 집행률이 4.4%에 그친 이유,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확인해야 한다. 사업별 공정과 수정 준공 시점을 함께 확인해 주기를 요청한다.
3.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재정혁신 71개 사업 목록
성과보고서는 사업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아울러 2026년 7월 30일 발표된 재정혁신 방안의 조정 사업 71건(종료 8·장기재검토 29·재원조정 34) 목록과 개별 검토서가 필요하다. 2025년 결산에서 확인된 저집행 사업 가운데 어느 것이 이 목록에 포함되고 어느 것이 빠졌는지를 대조해야 조정의 기준을 검증할 수 있다.
4. 도시철도 2호선 이월 사유와 자금 흐름
● 계속비이월 1,036.9억 원을 차량제작비·공구별 공사비·감리비로 나눈 사유와 연차별 집행계획 대비 실적
● 총사업비 표기 불일치: 주요사업 추진현황(인쇄 134쪽) 1조 5,068.55억 원과 계속비이월 명세(인쇄 266쪽) 1조 4,973.87억 원의 94.68억 원 차이. 또한 계속비이월액 1,001억 원 아래 괄호로 표기된 249.43억 원(자금없는 이월)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같은 결산서에서 도시철도 이월액이 1,037억 원으로도 787억 원으로도 읽힌다.
● 지방채 973억 원의 자금 흐름: 12월 22일 590억 원 발행의 자금계획상 필요, 발행 자금의 실제 사용 시점과 대상, 신규 채권의 첫 이자 지급일과 금액. Ⅳ장 1절에서 확인한 대로 조달과 집행의 시점 괴리가 뚜렷하므로, 이자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자금관리 자료로만 확인된다.
● 개통 지연이 계속비 연차별 배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5. 채무 1조 5,864억 원의 상환계획과 미확인 재정지표
● 2025년 말 채무 1조 5,864억 원의 연차별 상환계획. 지방채증권 상환 소요만 2026년 1,642억 원·2027년 1,557억 원·2028년 1,496억 원이다. 상환 재원(순세계잉여금·일반재원·차환)을 제시해야 한다.
●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에서 기금 적립이 0원인 근거
● 법정 6지표 중 산출하지 못한 항목의 확정값: 채무상환비 비율은 결산서 수치로 약 4.6~4.8%로 추정했으나 이자상환액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금고잔액비율은 원천 자료가 없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행정안전부 산식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세징수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분해표가 없어 각각 산출하지 못했다. 네 지표의 2025년 확정값과 산식을 확인해 주기를 요청한다.
●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소진율
참고 자료
● 대전광역시, 「2025회계연도 결산서」(초안), 「결산서 첨부서류」(수정본), 「기금결산보고서」
● 대전광역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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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11조·제55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65조의3 (2026년 9월 3일 현행)


첨부 1.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집행률 60% 미만 사업 (2025년, 18건)
<표 17> 저집행 대형사업 명단 (집행률 낮은 순, 단위: 억원)
	사업명
	회계
	소관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국비
	시도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일반회계
	건설도로과
	66.0
	0.6
	0.9%
	65.4
	60.0
	6.0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
	일반회계
	과학협력과
	65.4
	2.8
	4.3%
	62.5
	54.7
	10.6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과
	178.9
	11.1
	6.2%
	167.8
	89.4
	89.5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전환2-2)
	일반회계
	산림녹지정책과
	65.8
	7.3
	11.1%
	58.5
	0.0
	65.8

	국민체육센터건립(근린생활형)(전환2-2)
	일반회계
	체육시설과
	77.8
	13.6
	17.5%
	64.2
	9.5
	68.3

	보문산 수목원 매입 및 조성 등
	녹지기금
	확인 불가
	162.3
	28.7
	17.7%
	133.6
	0.0
	162.3

	국민체육센터 건립(생활밀착형)(전환2-2)
	일반회계
	체육시설과
	111.3
	33.3
	29.9%
	78.0
	9.7
	101.6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입지과
	61.4
	18.5
	30.1%
	43.0
	0.0
	61.4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164.9
	65.8
	39.9%
	99.1
	117.0
	47.9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일반회계
	노인복지과
	101.8
	41.1
	40.4%
	60.7
	44.9
	56.9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86.0
	34.9
	40.6%
	51.1
	67.8
	18.2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일반회계
	생태하천과
	63.6
	27.9
	43.9%
	35.7
	0.0
	63.6

	제2대전문학관 건립
	일반회계
	문화유산과
	77.7
	36.4
	46.9%
	41.3
	0.0
	77.7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일반회계
	건설도로과
	58.9
	28.3
	48.0%
	30.6
	0.0
	58.9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전환사업)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입지과
	79.6
	40.3
	50.6%
	39.3
	0.0
	79.6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일반회계
	교통시설과
	113.3
	57.9
	51.1%
	55.3
	32.2
	81.0

	기후대응도시숲(직접)
	일반회계
	확인 불가
	74.2
	38.7
	52.1%
	35.5
	37.1
	37.1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일반회계
	확인 불가
	61.5
	33.9
	55.0%
	27.7
	30.8
	30.8



출처: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대전본청, 2025년). 소관부서는 결산서 첨부서류 「(8) 주요사업 추진현황」(인쇄 121쪽 이하)의 주관부서 열에서 확인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1건은 이 표에 없어 성질별 결산 목별조서에서 확인했고, 3건(보문산 수목원·기후대응도시숲 2건)은 어느 표에도 부서가 명시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 두었다. 부서명은 2025년 결산서상 조직 기준으로, 2026년 조직 개편 전 명칭이다.
첨부 2. 3년 연속(2023~2025) 집행률 70% 미만 사업 (2025년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 11건)
<표 18> 3년 연속 저집행 사업 명단 (2025년 집행률 낮은 순, 단위: 억원)
	사업명
	회계
	2023
	2024
	2025
	2025 예산현액
	2025 지출액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일반회계
	30.7%
	65.6%
	6.2%
	178.9
	11.1

	국민체육센터건립(근린생활형)(전환2-2)
	일반회계
	11.9%
	3.4%
	17.5%
	77.8
	13.6

	국민체육센터 건립(생활밀착형)(전환2-2)
	일반회계
	18.2%
	8.9%
	29.9%
	111.3
	33.3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산업단지특별회계
	66.5%
	25.6%
	30.1%
	61.4
	18.5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일반회계
	42.2%
	65.9%
	39.9%
	164.9
	65.8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사업
	일반회계
	46.3%
	21.1%
	40.4%
	101.8
	41.1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회계
	53.8%
	61.6%
	40.6%
	86.0
	34.9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일반회계
	65.0%
	33.9%
	43.9%
	63.6
	27.9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전환사업)
	산업단지특별회계
	42.9%
	41.5%
	50.6%
	79.6
	40.3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일반회계
	34.2%
	33.0%
	51.1%
	113.3
	57.9

	기후대응도시숲(직접)
	일반회계
	28.4%
	57.4%
	52.1%
	74.2
	38.7



출처: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대전본청). 사업코드로 2023·2024·2025년을 연결해 세 해 모두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 가운데 2025년 예산현액 50억 원 이상을 골랐다. 11건 전부가 첨부 1의 18건에도 포함된다.
주: 첨부 1에만 있고 첨부 2에는 없는 7건(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보문산 수목원·제2대전문학관·유성대로 연결도로·기후대응도시숲 조성)은 2025년에 저집행이 나타났거나 3년 연속 조건에 들지 않은 사업이다.
-  -
